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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태양광·풍력은 1.9%에 불과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다. 국가 온실가
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이미 7억톤을 훌쩍 넘었다. 한국 정부는 2009
년 2020 감축목표(2020년 배출량 5억 4,300만 톤)를 설정한 바 
있으나 2020년 배출량은 이 목표 배출량보다 30% 이상 높
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1 

한국에서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87.1%)에서 발
생하고,2 특히 전체 온실가스의 약 40%가량이 발전 부문에
서 배출되기 때문에,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
생에너지의 보급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2018년 기
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1.9%
에 불과하고,3 후술하는 한국 고유의 신·재생에너지 분류
에 따르더라도 그 비중은 도합 6.2%에 불과하다(그림 1).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류기준 
앞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4이 연료전지, IGCC 등의 신에너지를 재
생에너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의 재생에너지 통계는 대부분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
너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EA 기준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폐기물 소각열 등의 폐기
물에너지 역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IEA와 한국의 기준 

비교는 [부록1]의 표를 참조). 

이러한 한국 특유의 신·재생에너지 개념과 분류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최근 관련 법률의 재생에너지 정의 조
항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부터는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폐기물에너지’에서 ‘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된 폐기물에너
지’가 제외되었다.5 

폐기물 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 
2018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 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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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TWh) 변화와 발전원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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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합동,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9. 10, 10면.   
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8. 12, 5면.   
3. 한국전력과 체결한 PPA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만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다(한국전력공사,「2018년 한국전력 통계(제88호)」, 2019. 5, 27면).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약칭한다.   
5. 다만,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미「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폐기물에너지가 한국의 ‘법률상’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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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생산량의 22%에 불과하다(표 2).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약 46%)와 바
이오에너지(18%)이다(발전량 기준). 폐기물에너지 중에서는 
폐가스, SRF(Solid Refuse Fuel), 생활폐기물의 순서대로 비중
이 높고, 바이오에너지 중에서는 목재팰릿의 비중이 약 52%
로 가장 높다.6 

한국의 재생에너지, 가능성과 잠재력
그러나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잠재량(potential)은 상당하
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 풍력 잠재량은 59.4 GW(육상 15.0 GW/34.5 TWh, 해상 44.4 

GW/127.7 TWh), 태양광은 102 GW(138.6 TWh)로 추정된
다.7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의 시장 잠재량(market 
potential)이 현재 전력 발전량의 90%에 달하는 318 
GW(411 TWh)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8

또한 설치량 증가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빠르게 개
선되고 있다. 토지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18년 121원/
kWh이었던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2023년
에 100 원/kWh 이하로 감소하여 전력도매가격9보다 낮아지

[표 1]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범위 

구분 에너지원 세부내용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바이오디젤, 우드칩, 성형탄, 임산연료, 
목재펠릿, 폐목재, 흑액,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Bio-SRF, 바이오중유

폐기물에너지 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시멘트킬른보조연료, SRF, 
정제연료유

그 밖의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그 밖의 신에너지

 
6.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19. 11.  
7. 이창훈, 조지혜, 윤정호,「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II):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3, 67-82면.  
8. 411 TWh는 토지비 미포함시 시장잠재량이며 토지비 포함시 380 TWh으로 추산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 잠재량 및 이행비용 분석」, 2018. 10, 59면).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간한 “2018 신재생에너지 백서”에서도 태양광의 시장 잠재량을 321 GW으로 평가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와 같은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는 한국의 특수한 지형적인 원인을 중요하게 고려한 보급잠재량 결과이며 보수적인 평가라 볼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국토의 격자별 태양광에너지의 기
술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적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지형적 제약과 입지 갈등해결에 따라 잠재량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9. 2018년도 평균 가격은 95원/kwh이다(전력거래소 홈페이지, https://www.kpx.or.kr/www/contents.do?key=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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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10 
이는 효율적 정책 수단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태양광 및 풍
력 발전을 확대한다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도
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추진 경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한국은 1997년 처음으로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량의 
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였다. 2003
년 수립된 계획에서는 이 목표를 2011년 기준 5%로 상향하
였으나, 실제 보급 실적은 2%대에 머물렀다. 2008년 정부
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정책 기조로 채택하면서 ‘제1
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이후 위 목표년도를 2035년(전력량의 13.4%)으로 조정하는데 
그친 바 있다. 

2017년 출범한 현재의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로 상향 조정하고, 48.7 
GW 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표 3).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초기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2002년부터 시행된 ‘발전차
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보증한 기
준가격(guaranteed price)에서 도매전력가격(wholesale price)

의 차이만큼 보조금을 받고, 이러한 보조금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하였다(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 제2항).11 

[표 2]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단위: TWh, %: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대비 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40.7 46.6 52.7

재생에너지 39.2 43.9 49.3

태양광(%) 5.1(12.6) 7.1(15.1) 9.2(17.5)

풍력(%) 1.7(4.1) 2.2(4.7) 2.5(4.7)

수력(%) 2.9(7.0) 2.8(6.0) 3.4(6.4)

해양(%) 0.5(1.2) 0.5(1.0) 0.5(0.9)

바이오(%) 6.2(15.3) 7.5(16.0) 9.4(17.8)

폐기물(%) 22.8(56.0) 23.9(51.2) 24.4(46.2)

신에너지 1.5 2.8 3.5

연료전지(%) 1.1(2.8) 1.5(3.2) 1.8(3.3)

IGCC(%) 0.4(0.9) 1.3(2.8) 1.7(3.2)

출
처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신

·재
생

에
너

지
센

터

 
10. 허가형,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석”,「산업동향이슈」, 국회예산정책처, 2018. 12, 25면.   
11. 전기요금에서 일정부분씩(현재는 3.7%) 적립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년 2조 3천억원에 달하며 일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5천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1,700억 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18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전력산업기반기금)」,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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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FIT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2012
년에 도입하였다.12 RPS 제도에 따라 500 ㎿ 이상의 발전설
비를 가진 발전사업자 등은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공급의
무자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거나 공급인
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13를 시장에서 구매
해 공급의무를 이행한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내지 10). 

현재 RPS 의무공급량은 2012년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대
비 2%에서 2023년 이후 10%까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다
(표 4). 현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의무공급
량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14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RPS 제도는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

[표 3] 재생에너지 3020 설비 보급 목표 (단위: GW)

구분 2017년 2030년 총설비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태양광 5.7 36.5 30.8 2.6

풍력 1.2 17.7 16.5 1.4

기타 (폐기물, 바이오, 수력) 8.2 9.6 1.4 0.1

전체 15.1 63.8 48.7 4.1

출
처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2017), ¡¸재

생
에

너
지

 3020이
행

계
획

 (안
) 」

[표 4]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2012 2.0 2018 5.0

2013 2.5 2019 6.0

2014 3.0 2020 7.0

2015 3.0 2021 8.0

2016 3.5 2022 9.0

2017 4.0 2023년 이후 10.0

 
12. 2001년부터 2017년까지 FIT 지원금액으로 총 3조 2,00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030년까지 2조 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송대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 9, 18면).   
13.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부터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h의 전력량 단위에 발전원별로 일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다(REC=㎿h x 가중치).   
14.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10,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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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려는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16 또한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FIT와 달리, RPS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도매전력가격(SMP)과 공급
인증서(REC) 가격에 따라 전력판매를 보상 받게 되기 때문에 
SMP와 REC 가격의 변동성이 사업의 재무적 불확실성으로 
연결되어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금융조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
터는 태양광에 한하여 일부 용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되17 
발전사들이 도매전력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를 합산
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
무화하였다(‘고정가격계약’ 제도). 특히 2018년에는 소규모 태
양광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FIT 
제도를 5년간 한시 재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이 운
영하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20년간 고정된 가격으
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18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의 LCOE는 높은 수준으
로(표 6),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3. 재생에너지 확대의 저해 요인과 본 보고서의  
세부논의 주제

한국 정부는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하고 구체
적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태양광 보
급량은 3.13 GW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태양광을 중
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그러나 일
각에서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된 RPS 제도가 재생에너지 단가 인하를 유도하는데 실패하
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변전소나 배전선로 용량 부
족으로 계통연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접속 대기 중
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변동성 자
원인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인한 계통관리의 어려움과 문제
점에 대해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한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풍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산지 훼손, 생활환경 영
향 등으로 인한 지역갈등이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례/
예규 등을 제정하여 태양광·풍력의 입지를 제한하는 기초 지
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
가 절차와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사업
자들은 계통연계 지연, 각종 입지규제,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

 
15.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별표 1의 2   
16. 박시원, 「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환경법학회, 2017. 12, 87면.  
17.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반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 250MW로 시작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는 350MW, 2019년 하반기에는 500MW로 입찰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18. 산업통상자원부,“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본격 시행”(보도자료), 2018. 7. 12.  

[표 5] 시장환경과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금조달 여건 분석 요약

기간
시장 환경 금융조달 조건

결과
유가 PV 건설비용 보조금제도 프로젝트 현금 흐름

~ 2012 고유가 60억 원/MW FIT 15년~20년 고정가격  
(370.7 ~ 606.64 원/kWh)15 자금조달 용이

2012 ~ 2016 감소 감소 RPS 변동하는 전력도매가격  
+ 변동하는 REC가격 어려움

2017년 이후 저유가 20억 원/MW RPS (+FIT)
일부용량에 대해 태양광 발전에서 20년 
고정가격  (159원 / kWh),  
소형 태양광에 5년간 한시적 FIT 도입 

자금조달 용이

출
처

: SFO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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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인허가 획득의 어려움 등을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거
론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혼란과 갈등의 기저
에는 화석연료를 우대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의 진
입을 저해하는 수직통합적인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의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이 한국이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저
해하는 요인들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ⅰ) 전력 계통 관리와 정책 (Grid 

Management and Policy), (ⅱ) 입지 규제 및 주민수용성(Land 

Policy and Public Acceptance), (ⅲ) 전력시장과 보조금제도
(Power Market and Pricing), (ⅳ) 수요자원 활용과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Demand-side flexibility / Innovative Energy 

Solutions)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
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표 6] 2017년 상반기 태양광 LCOE 국제 비교

출
처

: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 정
책

이
슈

페
이

퍼
18-10,  

“신
·재

생
에

너
지

 RPS 제
도

 개
선

을
 위

한
 경

매
제

도
 도

입
방

안
”, 2018; 한

국
 가

격
은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  
기

본
연

구
보

고
서

18-27, “국
제

 신
재

생
에

너
지

  
정

책
 변

화
 및

 시
장

 분
석

” 

구분 인도 호주 독일 중국 태국 한국

LCOE(USD/MWh) 68 71 57 76 107 125

한국=100 54 57 46 61 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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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 인프라 부족과 경직된 운영방식으로 인한 
계통연계 지연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방침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대부분은 배전망에 직접 접속
하는 소규모 설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소규모 
사업자의 계통연계 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다. 
2015년에는 저압 전력계통 연계 범위를 기존 100 kW 미만
에서 500 kW 미만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망 접속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고,19 2016년 말에는 1 MW 이하 사업
자의 계통 접속을 무제한 보장하며 필요한 전력설비 건설 비
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 또한 변압기당 
연계용량 기준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한편, 계통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유도하기 위해 변전소 접속 
여유용량, 차단기 여유정보 등 계통망 정보공개에 착수하였
다.21   

계통연계 지연 현황 
그러나, 2016년 말 1 MW 이하 접속보장 정책이 발표된 이
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 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신
청은 8 GW 규모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하였고,22 접속신청 건
수 중 상당수가 계통에 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
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 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계통 접속을 신청한 용량은 총 
12.7 GW(6만 427건)이었으나, 이 중 2019년 3월 현재 접속
이 완료되어 상업운전을 시작한 설비의 비중은 3,370 MW(1

만 9,428건)로 전체의 25.9%에 불과하고, 계통연계가 지연
되어 대기 중인 물량은 6,250 MW(2만 6,700여건)로 전체의 
49%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2 가량(총 4,442 GW)은 배전선로
나 변압기 증설을 통해 1년 이내 접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변전소 신설 시까지 2년 이상 대기해야 할 것으로 예

상되는 설비가 총 1,808 MW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23

연계 지연의 원인 – 연계규정, 계통 인프라 부족 등
이러한 연계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연계기준과 계통 인프라 확충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꼽
을 수 있다. 

먼저, 한국전력의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이하 

“연계기준”)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실제 이용률을 고려하지 않
고 발전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변압기·변전소별 누적연계
용량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전력이 배전망운
영자로서 재생에너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제어불가능한 전원으로 간주하고 엄
격한 연계기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전력의 배전 부문이 중립적 운영자 지위를 획득하지 못
하는 한국 전력산업의 특수한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배전설비 자체의 확충이 필요한데, 오늘날 배전설비는 
그 자체가 혐오시설로서 인허가와 주민 의견수렴 등에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제시하
는 변전소의 표준 건설 공사기간은 72개월(6년)이다.24

그 밖에도 재생에너지는 사전에 발전소 위치·용량·연계시점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송변전 설비계획의 오차로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서 적극적인 투자계획 수립이 어렵다거나,25 
현재 배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배전망 투자를 위한 신규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고, 적극적으
로 신규 배전망 투자에 나설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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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산업통상자원부,“축산농가 등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접속비용 대폭감소로 사업활성화 박차”(보도자료), 2015. 3. 31.  
20. 산업통상자원부,“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보도자료), 2016. 10. 21.  
21. 한국전력 분산전원 연계정보 홈페이지,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do?menuCd=FN040607 
22. 김홍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수용성 제고 방안”(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장 토론문), 재생에너지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18. 8. 13, 63면. 
23. 이투뉴스, “전력망 접속대기 태양광 1MW이하만 6250MW”, 2019. 5. 26,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88 
24. 이뉴스 투데이, “계통연계에 발목 잡힌 태양광…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빨간불 ’”, 2019. 3. 14,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0408 
25. 김홍균, 앞의 보고서, 64면.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do?menuCd=FN040607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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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극복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Uncertainty)와 변동
성(Variability)을 특성으로 한다. 즉, 재생에너지는 실제 발전
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불확실성), 시간대별로 출력
이 변동되기 때문에(변동성) 그 변동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지역·국가를 불문하고 재생에너지가 갖는 특
성이지만, 한국의 전력시장과 전력설비 구성의 특성으로 인
하여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한계
한국의 전력시장은 2001년 개설된 이래로 변동비를 기초로 
한 변동비 반영 시장(Cost-Based Pool, CBP)으로 운영되어왔
다. 하루전 시장만 존재하여 하루 전에 예측된 전력 수요 곡
선과 입찰 참여 발전소의 공급 곡선과의 균형점에서 시장가
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이 결정된다.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해야 하지만
(전기사업법 제31조), 1 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참여의무가 없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설비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동법 제31조 제4항 제3호).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
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체결하거나(1MW 이하), 
별도의 급전지시 없이도 생산되는 전력을 모두 전력거래소
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1MW 초과). 태양광의 경우 소규모 설
비 설치가 증가하면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하는 비중
이 해마다 감소하여 현재는 전체 발전량의 약 35% 정도만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나머지 65%는 한국전력에 직
접 판매하거나 자가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6 

또한 하루전 시장만 운영되고 실시간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입
찰 시점과 실제 발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커 그 사이
의 예측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별도로 입
찰에 참여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되며, 예

측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도가 없어 재생에너지의 예
측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시장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불확실성의 극복과 예측 격차로 인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실시간 시장과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입찰시장을 
도입하고, 예측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
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019년 6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실시간 시장 구축이 주요 과제
로 언급된 바 있다. 

변동성 극복을 위한 해법과 재생에너지 목표 논란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출력이 높아
질 때 신속히 감발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이 낮아질 때 신속
히 증발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
한 유연성 자원으로는 흔히 가스발전, 양수발전, ESS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현재의 발전설비 구성을 보면 비유연성 
전원인 원자력이 18.6%, 석탄화력이 31.5%를 차지하고 있
어 이러한 비유연성 전원의 설비용량 합계가 50.1%에 이른
다. 프랑스 PWR의 경우 원자력 발전이 부하추종 능력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원자력 발전기는 부하추
총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이렇듯 전력계통의 전원 설비 구성상 물리적 유연성이 부족
한 관계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워킹그룹
에 제출된 전문가 T/F 의견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5%를 
넘어서면 재생에너지 출력 급변동 시 출력제한 및 백업설비
(ESS, 가스터빈 등) 비용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2040년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35%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포함된 바 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의 한계치를 35%로 제시한 위 전
문가 T/F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Net Load(파란색)의 변동 패턴이 비유연성 자원인 원자력(노

란색)과 충돌하며, 제로 이하로 내려오는 상당한 양을 출력제
약(curtailment)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6.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시장참여 용량’을 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하는 ‘누적 설치용량’으로 나눈 값. ‘시장 참여용량’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의 시장참여 설비용량으로, 한국전력과
의 전력수급계약(PPA) 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의미하지 않는다(출처: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maRegGcpGrid.do?menuId=050801).  
27. 전영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증대와 원자력발전의 기술적 한계”(칼럼), 2018. 2. 12.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56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maRegGcpGrid.do?menuId=050801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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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원별 발전설비 용량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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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발전설비 구성에서 유
연성 자원의 비중을 늘리고, ESS를 포함하여 변동성에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설비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대한 합리적 법제도 마련도 필
요하다. 

3. 정책 대안 논의

한국은 정부 소유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모두 독점하는 수직통합적인 독점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오다가 2000년경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발전경쟁, 도매경쟁, 소매경쟁의 3단
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29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분할 및 발전자회사 설립, 전력거래소 설립 등 1단계 조치가 
이루어진 후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2003년 후속 구조개편 작
업이 잠정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송·배전 부문의 경우 송·배전 설비를 한국전력이 
모두 소유하고 있으나 계통운영자의 역할은  2001년 새로 
설립된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시
장운영자(Market Operator, MO)와 송전망운영자(Transmission 

System Operator, TSO)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154kV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해
서는 한국전력이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전기사업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현재
는 고장 등 비일상적인 상황에서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뿐
이어서 현재 배전망에 대해서는 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배전
망운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가 별도로 존재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애 따
른 계통연계 지연 해소, 불확실성과 변동성 문제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통 연계 지연 해소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변전소 건설을 주요 해법으로 추진
하면서 뱅크(bank) 추가 등으로 기존 변전소에 접속할 수 있
는 용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배전망 보강 등 재생에너지 계통
망 확충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9,000억 원을 투자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30 또한,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
획에서는 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송·변전설비를 집중 신설·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
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단기적인 계통보강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용선로(70kV)를 도입하는 
방안, 재생에너지 밀집 예상지역에 송·변전 설비를 선제적으
로 보강하는 방안 등 보완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31 그 밖에 
현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감시·운영·예측 시스
템 구축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32   

이에 대해 배전망 등 추가 설비 건설과 같은 물리적 대안뿐
만 아니라 능동형 배전 인프라의 전국적 도입, 배전 중심 지
역분권형 운영체계로의 개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ESS(Energy Storage System)33와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마
이크로그리드와 같은 소규모 전력공동체를 확산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전력 계통 관리와 시장 체제의 전환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보완 방안으로 유연성 백업 설비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종
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발전량 예측, 출력 급변 시 
제어기능 등을 강화하고, 유연성 설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
조서비스 운영 체제를 정비하고 실시간 시장 도입을 검토하
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34 

 
28. 박종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 방안” (토론회 발표자료), 2019. 2. 26, 9면 
29.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1999. 1, 5-6면. 
30.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부장관, 설연휴 전력설비 현장점검 - 2021년까지 신재생 전력망 연결에 9000억 투자”(보도자료), 2017. 1. 26. 
31.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12. 29, 57면. 
32. 김홍균, 앞의 보고서, 68면. 
33.  한국에서는 배터리 산업 진흥 정책과 태양광과 풍력 연계 ESS에 대한높은 RPS 보조금이 지원으로 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ESS배터리 인프라(2018년말 기준, 4,534MWh(1,568MW))를 갖추고 
있으나, 계통 운영에 대한 기여가 낮고, 최근에는 화재 등의 문제로 ESS의 발주나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4.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12. 29,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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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워킹그룹 역시 
ADMS(배전망 지능제어시스템), SCADA(감시제어 및 데이터취득) 
등 차세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 선물시장, 실시간 시장 
등을 통해 수요 예측치에 맞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35  

 
35. 안재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대비한 전력계통 유연성 강화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12, 8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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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 갈등으로 인한 규제 강화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2015년 최초로 연간 설치용량이 1 
GW를 넘어선 이래 2019년에는 연간 설치용량이 3 GW를 
초과하는 등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산지 태
양광 설치가 증가하고, 백두대간 등 보전상태가 양호한 산
지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사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강화되는 추
세다.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
산지 태양광 규제가 대표적인 예로 탄소흡수원인 나무를 베
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산지 태양광 설치는 재생에너지 

보급 취지와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
광 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1에서 0.7로 축소하는 등 산
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환경부 
역시 2018년 7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
침’을 제정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를 회피해야할 지역과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는 등 입지 평가기준을 강
화하였다. 그 결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그림 5). 

농업진흥지역 규제
산지 태양광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잠재력이 
풍부하고 발전소 설치가 용이한 평지에서 태양광 발전가능 

이슈 2: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Land Policy and Public Acceptance

[그림 4] 태양광·풍력 설비 산지전용허가 건수 및 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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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에 적합
한 평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36 분류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
한 지역에서는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
는 농지법상의 행위 제한 규정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
치가 어렵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 중에서 특히 염해간척지에 대해 태양광 용도의 일시
사용을 허용하는 등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18년에는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
농형 태양광 모델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하였다.37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도 영농형 태양광설비의 설치를 최대 20년 동안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38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제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이 설치될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생에너지 시설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부

록 2] 참고).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하여 
지자체장이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
치단체들은 도로, 주거지, 관광지, 농지, 문화재 등과의 이격
거리 규제, 경계울타리, 차폐수, 차폐막 등의 설치, 경사도 규
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동의 확보 등 다양한 규제를 추
가로 도입해 왔다.39

이러한 규제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격거리 규제이다. 대

부분의 지자체들이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태양광 설비가 
100m 내지 1,0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를 규정
하고 있는데, 좁은 국토 여건상 이러한 여건을 충족하는 토지
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이격거리와 조
건이 제각기 달라 발전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3월 태양광 발전시설
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음을 기본 원칙으
로 하되 예외적으로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
대 10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였다.40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배포에도 불구하고 100m 이상의 이
격거리 규정을 둔 기초지자체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실
정이다.41 

2.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한 사업 지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중금속, 전자파, 눈부심, 주변온도 상
승 및 건강영향 등 태양광 발전의 유해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도 증가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은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에 포함된 중금속이 수질
을 오염시키며 전자파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수상태양
광 사업에 반대하거나(예. 충남 석문호 태양광), 태양광 패널의 
유해성을 문제 삼아 주차장 태양광 사업이 중단(예. 경기 과천

시 서울대공원 주차장)되는 등 태양광 발전의 유해성에 대한 우
려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와 같은 반대 여론에 따라 지자체장이 

 
36.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16년 현재 99만 4,000ha(전체 국토면적의 10%에 해당됨)로 이중 약 78.5%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이 
허용된다 (채광석, 김홍상, 성재훈, 김부영,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10, 39면). 
37.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보도자료), 2018. 12. 18, 7면. 
38. 농지법 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4411)} 
39. 가장 처음 그러한 기준을 제정한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2009년 2월에 개발행위허가 세부 지침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처리 지침’을 제정하였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2016년 
산하 시·군에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충청남·북도에서만 총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재각, 이정필, 
권승문, 이영란, 손은숙, 재생에너지 보급에서의 갈등과 해결방안 연구(I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6, 52-54면.). 
40.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2017. 3, 2-4면. 
41. 2017년 3월 가이드라인 배포 당시 54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두었으나, 가이드라인 배포이후인 2018년에는 94개로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띄었다. 2019년 상반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
사한 바에 따르면, 117개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대 2,000m까지 이격거리를 둔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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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신청을 반려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도 쉽
지 않은 상황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량행위로 보고 느슨하
게 그 합리성을 심사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42   

육상풍력 개발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의 산지는 풍황이 좋은 반면, 대부분 
산림이 울창하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국·공립 공원 등 보호구
역이 많아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보전산지 및 생태
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43 이에 대해 환경부에
서는 2012년부터 백두대간 및 정맥 능선 주변지역, 거주지 
주변지역, 발전시설 부지 및 도로 좌우 50㎡ 이내 경사도 20
도 이상 포함 지역 등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의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 10월
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풍력발전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초안보다 상당히 완
화된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44 

그러나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에 따른 민원과 우려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는 이러한 환경성 평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육상풍력 입지 가능여부에 대한 객
관적인 판단을 위한 입지지도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를 통해 육상풍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해상풍력 사업 지연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같은 환경훼손의 논란으로부터 상대
적으로 자유롭고, 우수한 풍력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발전
설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역주민, 특히 어

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계속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당초 2018년 완공을 목
표로 전라북도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2 GW급의 해상풍력발
전 단지를 설치하는 대규모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지만 2017
년에서야 60 MW 급 실증단지 구축에 착수하여, 2019년말 
겨우 실증단지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45  울산 동남해안 해
상풍력발전사업 역시 7 MW급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한다
는 계획으로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반
대로 사업허가를 얻지 못하다가 2018년 9월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사업허가를 얻었다.46 어민들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바다 서식지 파손,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어족 
산란에게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체계
적이고 사전적인 계획제도를 통해 에너지 개발 구역이 사전
에 지정되고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
황에 따르면, 어업권이 있는 지역 등을 피하다 보니 에너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전무하여 앞으로 새로운 입지 
규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 정책 대안 논의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및 인허가 절차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지자체 주도의 대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계획입지제도, 시

 
42.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해 수목을 제거하는 경우에 자연경관 훼손이나 산사태 재해발생 우려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합11324 판결 등), 
농지에 설치될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는 등의 사례(충북행심 2016. 10. 20. 재결 사건번호 제2016-232호 등) 등이 대표적이다. (출처: 이소영,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문제”, 한국의 에너지 전환: 관점과 쟁점, 2019, 209-213면) 
43. 안세웅, 이희선, 태양광 및 풍력단지의 개발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문제 분석 및 대응방안, 환경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2011, 9면. 
44. 이정필, 「재생가능에너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기술환경적, 시민참여적, 이익공유적 접근의 검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ERZINE FOCUS 제72호, 2016, 5면. 
45. 한국에너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 ‘순풍’”, 2019. 6. 17; 한국해상풍력 홈페이지 http://www.kowp.co.kr/data/news.asp (2020. 1. 13. 접속) 
46. 울산매일, “SK건설, 강동권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정부 심의 통과 사업 첫발 내딛어”, 2018. 10. 3. 

http://www.kowp.co.kr/data/news.asp%25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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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의 제도화 및 이익공유를 넘어선 주민주도형 재생에
너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계획입지제도’ 등 사전 계획의 강화
2017년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내용 
중에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
입지제도’의 도입이었다. 초기 구상에 따르면 계획입지제도
는 광역지자체가 마을공모 방식으로 부지를 발굴하고, 마을
대표 동의서 등으로 지역 수용성이 확인되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의 입지계획 절차를 말한다.47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던 입
지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시
설 도입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체계적
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48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 MW 이하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
위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계획입지제도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등의 별도의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사전계획 강화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적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독일 등의 사례를 참
고로 하여 도시계획시 재생에너지 시설 관련 계획을 의무적
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49 

시민참여의 제도화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2017년 1
월부터 주민참여형발전소는 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하
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설비용량 1 MW 이상 태양광발전소, 
3 MW 이상 풍력발전소로서 주민참여 비율이 자기자본의 
10%(20%), 총사업비 2%(4%) 이상이 되는 경우 10%(20%)

의 REC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수 있다. 또한 SMP+REC 고

정가격 입찰시 주민참여형 발전소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
도록 하였다. 2018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500 kW 
이상으로 문턱을 낮추었으며, 기존의 지분투자형 뿐만 아니
라 채권형, 펀드형으로 참여 유형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풍력발전의 경우 자
본금의 10%, 사업비의 2%도 수억대에 이르러 지역주민의 
투자가 쉽지 않아 주민참여형 REC 인센티브 모델 확산이 쉽
지 않다.50 또한 이러한 REC 가중치 우대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의 하락 추세와는 맞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분산형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사업자-
지역사회가 대화와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
요하다는 견해,51 신·재생에너지법에 입지와 관련한 현장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
적인 수단과 방법을 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52

이익 공유제 및 주민 주도형 발전 모델
햇빛과 바람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주민이 사업자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
고 재생에너지가 추구하는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제에 기여
하는 정책 대안으로 자주 거론된다. 현재 다수의 시민이 참여
하는 시민펀드/국민발전소, 지역사회의 협동조합/마을법인, 
지자체 주도의 지방에너지 공기업 등을 통한 사업 모델 등 다
양한 이익공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익 공유제가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된 지역은 제주도이다.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개발 과정에서 바람은 공유자

 
47.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 12, 4-10면.  
48.  2018년 2월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고 계획입지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법률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49. 이창훈, 조지혜, 윤정호,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ㆍ경제성 평가(II):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106-107면. 
50. 정성삼, 이승훈,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12-13면. 
51. 이정필, “재생에너지 갈등 분석과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제안”, 환경법률센터 제10차 환경법제포럼, 2018. 7. 2.  
52. 이소영, 앞의 글,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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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므로, 그 사용료를 도민에게 지불하여 개발이익을 지역
에 환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풍력 공개념’의 논리가 개발되
었다. 이에 따라 신규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매출액 혹은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해상풍력은 제주도가 전액 현물 출
자하여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이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수립되었다.53 

제주도에 이어 전남 신안군 역시 2018년 5월 지역 주민들의 
지분 참여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
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익공유 조례를 제
정했다.54 그러나 기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도 마을 발전시
설 건립이나 기금 설립, 장학제도 신설 등 유무형의 보상 제
도가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공유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독일 등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은 단순한 이익공유를 넘
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사업 모델로 거론된다. 이러한 모델들은 환경과 에너지에 대
한 남다른 인식이 있는 지역 주민과 정부의 파격적 정책지원, 
금융 서비스의 결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55 독일의 경우 협
동조합이 2010년 272개에서 2017년 855개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56

한국에서도 도심 지역에서 성대골57과 같은 에너지자립 마을
이 성공적인 시민 주도의 모델로 정착했으며 서울시민햇빛
발전협동조합과 같이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학교,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토
지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모델들이 생
겨나고 있다. 앞으로는 농촌지역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을 활
성화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농가소득문제를 해결하
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다.  

 
53. 김동주, 「자연의 수탈과 풍력발전」, 환경사회학 연구 ECO, 제19권 1호, 2015, 251면. 
54. 신안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 2018. 10. 5. 시행. 
55. 이철용, 김민지,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사례 및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슈진단, 2015, 8면. 
56. Sascha Görlitz, “The Role of Energy Cooperatives in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German Cooperative and Raiffeisen Confederation, 2018. 7. 
57. 머니투데이, “‘성대골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열다”,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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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PS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한계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02년부터 FIT 제
도를 도입하였으나, 2012년 RPS 제도로 전환하였다. RPS 
제도 하에서 500 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2019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6
개사와 공공기관2개사, 민간사업자 14개사 등 총 22개에 이
른다.58 2020년 현재 의무 공급 비율은 7%이며 2023년까지 
1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RPS 대상 발전사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자체조달), REC 시장에서 REC 인증서를 구매(외

부조달)함으로써 공급의무를 달성할 수 있다. REC 시장은 현
물시장, 계약시장(자체계약, 선정계약)으로 나뉜다(표8 참고). 현
물시장은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매주 2회 열리며, REC 수요

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발전사들이 주관
하는 자체계약은 500 kW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재생에너
지 설비들이 참여한다. 선정계약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
관하고 고정가격으로 입찰경쟁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루
어진다. 이러한 REC 인증서 판매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이 된다(REC 가중치는 [부록 3]에서 확인).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재무적 불확실성 증가 
RPS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은 변동하는 
SMP와 REC에 따라 결정되므로 FIT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SMP, REC 가
격의 변동에 따라 재생에너지 가격이 변동하게 되므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
입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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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도별 RPS의무 이행현황 

a) 의무량은 당해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전년도 이행 연기분을 합한것
b) 이행비용에 대해서는 국회입법 조사처 자료 인용(박연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개선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무량 (천 REC)a) 6,420 10,897 12,905 13,839 16,970 18,974

이행량
(천REC)

자체건설
1,727 2,930 5,486 6,161 7,061 7,031

(41.6%) (40.0%) (54.4%) (49.4%) (46.0%) (39.9%)

자체계약
2,124 3,664 3,322 3,383 4,674 5,629

(51.1%) (50.0%) (33.0%) (27.1%) (30.4%) (31.9%)

선정계약
120 220 507 937 1,277 2,238

(2.9%) (3.0%) (5.0%) (7.5%) (8.3%) (12.7%)

현물
184 511 763 1,993 2,343 2,728

(4.4%) (7.0%) (7.6%) (16.0%) (15.3%) (15.5%)

총 이행량 4,154 7,325 10,078 12,474 15,355 17,625

이행율(%) 64.7% 67.2% 78.1% 90.2% 90.6% 92.9%

이행비용(억원)b)  1,476 4,150 6,591 10,421 13,010 15,650

평균의무비용 천원/REC 
또는 원/KWh 35.5 56.6 65.4 83.5 85.1 88.8

 
58.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2020. 1. 31, 1면.   
59. 한국에너지공단, 「주간이슈에너지 브리핑 145호」, 2016. 8. 2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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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년부터는 태양광 일부 용량에 한하여 RPS 대상 발전사들이 
SMP와 REC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구
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사
업자 지원을 위해 2018년 7월 FIT 제도를 향후 5년간 한시
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는데,60 2018년 말까지 총 3,056개
소 227 MW 규모의 설비(농축산 어민이 76.2%)가 참여를 신청
하였다.61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REC 공급이 늘어나 REC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현물시장을 
통한 REC 수익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서 선정계약 시
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62 이렇게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 변화로 인해 REC 가격의 변동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업자들이 장기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사에 대한 REC 공급의무 부여에 따른 시장 비효율성 
현행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는 REC 확보 의무가 있는 
수요자이자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체 건설을 통하여 REC를 

생산하는 공급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 공급의무자들의 의무 
이행 비용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 REC 기준가격에 따라 전력거래소에서 그 비용을 보
전해 주고, 해당 비용은 한국전력이 최종 부담한다. 따라서, 
발전사들은 저렴하게 REC를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적절
히 REC를 확보하여 공급의무를 채우려는 동기가 강하다.63 
RPS 의무 이행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1조5650억
원에 달했고 평균의무 이행 비용도 계속 증가해 왔다(표 8). 

2.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미흡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RPS 제도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다. 현행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
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에너지원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
과한 석탄가스화 복합화력(IGCC), 연료전지,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수입목재 펠릿(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가 아닌 

[그림 5] SMP (통합 SMP), REC 현물 (태양광 기준) 가격 변화 추세 

300

250

200

150

100

50

0

출
처

: SM
P – EPSIS 전

력
통

계
정

보
시

스
템

, REC 가
격

 – KPX 신
재

생
 원

스
톱

 사
업

정
보

 통
합

포
털

20
15

/01

20
16

/01

20
17

/01

20
18

/01

20
19

/01

20
15

/03

20
16

/03

20
17

/03

20
18

/03

20
19

/03

20
15

/05

20
16

/05

20
17

/05

20
18

/05

20
19

/05

20
15

/07

20
16

/07

20
17

/07

20
18

/07

20
19

/07

20
15

/09

20
16

/09

20
17

/09

20
18

/09

20
19

/09

20
15

/11

20
16

/11

20
17

/11

20
18

/11

20
19

/11

SMP

REC 현물

SMP+REC 현물

월
/K

W
h

 
60. 일반사업자(30kW 미만)와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KW 미만)을 대상으로 전년도 FIT제도의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격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하여 SMP+REC 고정가격으로 20
년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10조의 2, 2019. 5. 16. 시행)  
61. 우재학, 「RPS 성과와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 방향(신·재생에너지센터 RPS실장)」, 국회 RPS 시장진단 토론회 발제문, 2019. 3. 7, 21면.  
62. 전기신문, “끝 모르고 떨어지는 REC…정부 대책 마련에 고심”, 2018. 11. 5.   
63. 이석호, 조성민,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이슈 페이퍼 18-10, 2018. 4. 30,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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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9). IGCC,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2019년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64 

태양광, 풍력에 대한 보조 미흡 
반면 태양광, 풍력에 대한 보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통상
자원부는 RPS 시행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에 대하여 별
도 의무량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단가가 하락
하면서 이러한 구분이 오히려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저해한
다는 비판에 따라 2016년부터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후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별도의 육성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REC 발급시 적용되는 가중치의 경우에도 태양광, 풍
력은 ESS에 연계한 경우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 받을 수 있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조류, 바이오매스 보
다도 오히려 낮은 가중치를 적용 받고 있다. 

REC 가중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 
이와 같은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REC 가중치 결정 과정
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기인한다. 
신·재생에너지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경, 기술개발 및 산
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나(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9), 실제로는 발전원가에 
대한 고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가중치 1차 개
정 과정에서 발전원가에 대한 고려는 70%, 2018년 가중치 
2차 개정에서는 54%가 이루어졌다.65 

특히 지난 2018년 6월 산업부가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RPS)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REC 가중치 조정 과
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가중치 개정 이유와 과정
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 특정 회계법인의 분석에 지
나치게 의존해 현장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의사
결정을 행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 밖에도 연료전지나 
ESS 등 대기업과 관계된 가중치는 현상유지되고 바이오매스 
가중치의 경우 유예 조건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등 에너지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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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분야별 REC 발급 현황 (단위: REC)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IGCC 합계

2012 118,110 99,569 1,457,600 134,131 196,022 123,502 - 2,128,934

2013 646,562 241,411 1,706,906 807,865 1,037,430 195,561 - 4,635,735

2014 1,742,651 347,388 1,094,873 1,758,103 4,035,496 324,973 - 9,303,484

2015 3,469,276 566,064 952,180 2,078,698 4,963,190 389,596 - 12,419,004

2016 4,713.031 977,621 1,182,648 2,170,092 5,855,361 467,915 68,753 15,435,421

2017 6,705,068 1,639,088 1,234,982 2,826,404 7,607,324 567,421 223,877 20,804,164

2018 9,864,195 1,965,596 1,418,243 3,413,541 9,392,164 580,064 259,961 26,893,764

2018 (%) 36.7 7.3 5.3 12.7 34.9 2.2 1.0 100

 
64.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564)}   
65. 삼정 KPMG,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18. 5. 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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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REC 가중치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66 

3. 정책 대안 논의 

투명한 보조금 재원의 확보 
신·재생에너지법은 정부가 RPS의무 공급자의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적정 수준에서 보상함에 있어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을 명시하였고, 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8

조의 11). 이에 따라 현재는 RPS 이행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
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해당 비용 
전액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67 이에 대해 해
외 사례를 참고하여 RPS 이행 비용이 전기요금과 연동되는 
특별 항목을 신설하자는 견해, 에너지 특별회계로 조성된 자
금을 에너지전환에 활용하자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68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한 비용 효율성 달성 
앞서 논의했듯이 재생에너지 발전의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발전사업에 공급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이행비용을 전액 판매
사업자가 보전해 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 비효율이 존
재한다. RPS 공급의무자들이 수요자로서 REC의 안정적인 
확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로서 발전비용 저감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역량 강화에 노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
들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판매사업자에
게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 그렇다면 판매사
업자는 전력 소매요금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들로
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
제적 동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69 

재생에너지 경매는 한국 정부 역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정책 
대안이다.70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FIT, RPS 등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은 경매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일
례로 영국, 독일 등은 경매방식을 도입해 발전사업자간 경쟁
을 유도하여 낙찰된 사업자가 장기간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RPS공급의무자
가 저렴한 가격에 REC를 구입할 수 있다면 RPS 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계약에 따른 금융 조달 가
능성이 높아지면 발전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통한 발
전단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는 표8에 제시한 바와 같
이 다양한 시장(현물, 자체계약,  선정 계약, 고정가격 입찰계약시장)

에서 REC가 거래되고 있으나 통일된 시장을 만들어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경매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다.71 

전력 판매 시장 개편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
는 ‘RE100’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
업들은 자가발전 (35.5%),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30.0%), 
PPA 조달 (24.5%), 녹색요금제 (7.3%) 등의 방식으로 재
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있다.72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업이 
‘RE100’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녹색요금제 도입을 포함하여, 기업에게 재생
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논의되
고 있다.73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요금제 등은 소비자
가 추가적인 요금을 지급하더라도 결국은 이전과 같은 전기
를 쓰는 셈이고,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재생에너
지 수요와 공급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생

 
66. 이투뉴스, “누더기로 드러난 REC 가중치”, 2018. 6. 11.  
67. 뉴스웨이, “한전, 2년연속 비상경영..2조적자 근거 살펴보니”, 2019. 2. 13.  
68. 송유나,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3020의 문제점과 공공적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18. 8. 13, 33면.   
69. 이석호, 조성민, 앞의 보고서, 36면.  
70.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인하를 목적으로, 대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공고”. 2020. 2. 27. 8면.  
71. 이석호, 조성민, 앞의 보고서, 34면.  
72. 전기신문, “RE100 달성 위해선 한전 PPA 아닌 기업 PPA 가능해야”, 2019. 3. 6.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141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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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직접적인 전력구매계약 체결
(PPA)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제3차 에너지기본 계
획에도 전력판매 시장 개방을 통해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
토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74 앞으로 PPA 도입에 대
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74.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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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 수요 자원 활용과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Demand-side Flexibility/ Innovative Energy Services)

1. 재생에너지와 프로슈머의 등장에 대한 기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가 전력시장
에 진입함에 대비하여 ICT 기술을 사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시장 운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전력망은 기존의 일방
향(one-way)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양방향(혹은 다뱡향) 운
영 방식으로 운영 방식과 시장 메커니즘이 변화해갈 전망이
다.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한 
방향으로만 공급하던 전력망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호 소
통하는 ‘거래 플랫폼(negotiating platform)’으로 그 역할이 전
환되고 있는 것이다.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에너지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에너지 프
로슈머(Prosumer)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
머 시대에는 소비자가 생산한 잉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계거래(net metering), 동일배전망내 잉
여전력판매(이웃간 에너지거래),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

(P2P), 분산자원중개시장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75 

또한 전기차 보급의 증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계하는 V2G(Volt to Grid)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
의 전력을 전기 수요 피크시에 전력망이나 가정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력회사는 피크시에 대비한 잉여 전력설
비 투자를 줄이고 전기차 소유주는 프로슈머로 참여하여 소
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배전단위의 다양
한 재생에너지 발전기와 ESS, V2G, P2P 시스템을 ICT 기술
을 활용하여 중앙계통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가상발전
소(Virtual Power Plant)를 통해 전력 도매시장에서 수급 안정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역시 논의되고 있다. 

 
75. 이유수, 김지효,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6-11, 15-17면.   
76. 정만기, “에너지 신산업에 기회 있다”(칼럼), 2018. 5. 23, http://www.startup4.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1#0BOf  

이슈 4: 수요 자원 활용과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Demand-side Flexibility/ Innovative Energy Services 

[그림 6] 새로운 에너지원과 수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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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의 부진한 성장 

프로슈머의 잉여전력 거래 시장(상계거래, P2P) 
상계거래는 한국전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역송하고 이를 사
용한 전력 요금에서 차감하는 전력 거래 방법으로 복잡한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분산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요
금 상계거래 후 남는 잉여전력은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다. 정
부의 프로슈머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분산자원 발전
자의 상계거래 허용 용량은 2005년 5 kW 이하에서 2012
년 10 kW, 2016년 10월 1 MW로 확대되어 왔다.77 이를 통
해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인하고자 하였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프로슈머 사업 확대를 위해 상계처리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담
았지만,78 관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
이다.79 

인터넷을 통해 개인간에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시스템의 도입 역시 지체되고 있다. 2016
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10 

kW 이하)에 대하여 이웃간 거래를 허용하였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P2P 거래는 아니며 동
일 배전망안에서 한국전력이 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하여 전
기요금을 정산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후 해당 지침을 개정하
여 태양광 설비 1,000 kW 이하로 거래 허용대상을 확대하였
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80 현재 
누진제가 3단계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전력요
금 보다 비싼 상황에서 이러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
해 전력거래에 나설 유인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81 

전력중개사업과 가상발전소(VPP) 

전력중개사업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을 모아 소비하
고 남은 잉여 전력을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소규
모전력중개사업 제도의 도입을 예고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
정이 2018년 6월에 이루어졌고, 같은 해 12월에 이르러서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이루어졌다.82 이에 따라 1 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에
서 생산한 전력을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분산자원을 모아 시스템을 구
축하는 가상발전소 모델도 가까운 미래에 사업화 가능할 것
이 보고 있다.83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소규모 전력자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효율성 향상에 대한 보상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전력중개사업자로 등록한 40여개 업
체 중 2019년 한해 동안 거래에 나선 업체가 8개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사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84 

수요반응(DR) 시장 
수요반응은 소비자가 소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제도 등의 유인 동기에 반응하여 자신의 
평상시 소비 패턴과 달리 전기사용량 수준을 변경하는 것으
로 최대수요를 억제하여 최대부하를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공
급자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해 왔고(동법 제9조), 2014년부터
는 절약된 자원의 거래가 가능한 수요반응 시장을 운영해왔
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경제성 수요반응(요금절감 DR) 시장
과 신뢰성 수요반응(피크감축 DR)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85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요금절감 DR은 하루 전 나온 수요감축 
용량에 대해 가격을 입찰해 낙찰 받은 경우 실적금을 얻는다. 

 
77.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을 절감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용량 1,000kW까지 확대”, 보도자료, 2016.9.10.  
78. 2017년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상계거래 발전설비 용량은 37 MW이며, 이들 설비에서 상계거래 이후 남는 전력이 3,737 MWh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계거래 가구의 발전량이 사용량보
다 많아 누적되는 양으로 현재 제도에서는 매월 누적된 이월량에서 사용량이 차감되고 있다. (김민경, 이윤혜, 「에너지 프로슈머, 새 전력수급 주체로 분산자원 중개시장 이용해 활성화 필요」, 서울
연구원, 2018, 11면).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16569)}  
80. 김민경, 이윤혜, 앞의 보고서, 14면.  
81. 이유수, 김지효, 앞의 보고서, 4면.  
82.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보도자료), 2018. 12. 12.   
8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산업·글로벌 센터,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향후 발전방향」, 2019. 4. 5, 3면.  
84. 전기신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사실상 '개점휴업'”,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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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 수요 자원 활용과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Demand-side Flexibility/ Innovative Energy Services)

피크감축 DR은 수요감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
어진다. 2014년 시장 개설 이후 수요자원 시장의 용량은 초
기 대비 약 2.8배 증가한 4.2 GW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수요자원 거래를 통해 총 899 GWh의 전력을 감
축하였다.86 

그러나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활용 실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DR시장 확대는 주춤한 상황이다. 이는 수요자
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서 상당한 잠재용량이 있음에도 수
요자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가입된 수요자원
의 경우에도 정치적인 이슈로 인하여 피크 전력 사용 시기에
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
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수요자원 시장에 지급하는 비
용이 너무 높아서, 전기 생산 회피로 인한 편익을 상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해 수요 자원을 상가·주택·빌
딩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도 참여할수 있는 ‘국민DR’을 도입
했다. 2018년 하반기에 6개월동안 진행된 국민 DR 시범사
업에는 약 45,000가구가 참여했으며, 피크 관리 기능을 설치
한 스마트 에어콘을 활용하여 수요자원거래를 실행했다.87 

3. 정책 대안 논의 

한국 정부는 2013년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
여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보급 등 새로운 에
너지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바 있다. 2018년 
8월에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18-2022)88을 발표
하여 5년간 2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국가 전력시스템을 고
도화하고 다양한 미래 전력서비스(계절별·시간별 요금제, 전력 빅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 전력중개사업 시행) 확대를 위한 기술을 개
발하는 한편,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계

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력사용 정보를 판매사업자인 한국전
력이 독점하는 구조, 낮은 전기 요금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부가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투자와 실험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는 독점기업의 전력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 설
비 설치 등을 통한 프로슈머화가 이루어질 만한 유인이 없다. 
따라서, 원가와 연동되고,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전
기요금제도의 도입, 부가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력사용 데
이터의 공개 등은 물론 전력 소매시장 개방 등도 정책 대안으
로 논의되고 있다. 

 
85. 경제성 DR은 발전기와 동등하게 전력 시장에 참여하여 발전 연료비와의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신뢰성 DR은 수급 상황 악화로 
전력 시장의 예비력이 감소할 때 비싼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사전에 등록된 수요자원에 감축 지시를 하여 예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통 운영 신뢰성 확보 및 미래 피크 발전기 신규 투자를 회피하
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정연제, 김남일, 「수요자원의 전력 시장 참여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12면).  
86.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현황 및 시사점」, 2018, 2면.  
87. 산업통상자원부, “집에서 아낀 전기, 이젠 돈 받고 파세요 -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 실시-(보도자료)“, 2018. 5. 25, 2면; 산업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민DR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시장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한국에너지, DR시장 5년차…변화는 계속된다, 2019.01.02)   
88.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18~2022)」, 2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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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만 인정 **지열발전만 인정

[부록 1] IEA와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류 기준 비교

구분 에너지원 세부에너지원 우리나라 IEA

신에너지

수소 ⃝ ×

연료전지 ⃝ ×

석탄 액화가스화 ⃝ ×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흑액, Bio-SRF 등 ⃝ ⃝

풍력 ⃝ ⃝

수력 ⃝ ⃝

폐기물에너지

폐가스 ⃝ ×

산업폐기물 ⃝ ×

생활폐기물 ⃝  △*

시멘트킬른보조연료 ⃝ ×

SRF ⃝ ×

정제연료유 ⃝ ×

해양에너지 ⃝ ⃝

지열에너지 ⃝   △**

기타
수열에너지 (시행령 별표 1) ⃝ ×

전력저장 설비 (시행규칙 제2조) ⃝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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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 절차 개요

단계 태양광 풍력

1. 입지검토 - 설치여건 검토 
- 계통연계검토 
- 토지 소유주 협의 

- 풍황자원 및 설치여건 검토 
- 계통연계검토 
- 토지(어장)소유주 협의
- 풍황계측기 설치 및 자원 측정

*해상풍력의 경우 해상 에너지개발구역 검토 필요  

2. 사업타당성 검토 - 마이크로 사이팅
- 사업성 평가

- 마이크로 사이팅
- 사업성 평가

3. 발전사업허가 - 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 설계 - 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 설계
- 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관련 협의 

4. 계통연계 신청 - 1MW 이하인 경우 PPA 접수 및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및 계약 체결 

-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및 계약 체결

5. 발전단지 설계 - 기자재 확정, 구조물 사양확정, 구조 진단
- 상세설계   

- 진입도로 및 발전기 설치 관련 상세 설계

6. 인허가 - (법규상 요구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인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 

- 환경영향평가
-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인허가

*육상풍력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국유림법에 따른 
부지 이용 협의 등 필요

*해상풍력의 경우 군전파영향평가(국방부), 
해역이용협의(해수부), 해상교통안전진단(해수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국토부) 등 필요

7. 발전단지 건설 - 토목/전기공사,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준공검사(지자체)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REC신청을 위한 확인(한국에너지공단)

- 발전기 설치 및 진입, 관리도로 개설
-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 준공검사(지자체)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REC신청을 위한 확인(한국에너지공단)

8. 준공 및 운전 개시 - 발전소 준공 및 상업 운전 개시
- 모니터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에 한해 실시) 

http://www.kweia.or.kr/)
http://koreasolarsys.co.kr/%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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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 ’19년

4.0 ’20년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Bio-SRF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변동형

1.5 수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3.0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3.5 연계거리 15km초과

4.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8년, ’19년

4.0 ’20년

 
89. 2019. 3.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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